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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AI 실행계획」 수립 배경 및 개요

1. 「AI 실행계획(AI Action Plan)」 수립 배경

1-1  ‘AI 경쟁에서 승리하기(Winning the AI Race)’

l (AI 규제 완화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초임 때와 달리 ’24년 재출마 시점부터 AI 관련 공약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중국과의 경쟁에서의 승리 및 AI 규제 완화를 주요 정책 기조로 강조1)

- ’24년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정강정책*에서 “AI 혁신을 저해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위험한 행정명령을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번영에 기반한 AI 개발을 지지한다”고 선언

  * Party Platform : 대선 직전 전당대회에서 채택되는 미국 정당의 공식 정책 문서로, 대통령 후보의 공약과 정당의 
입장을 체계화하고 정책 목표, 정책 철학, 입법 우선순위 등을 제시

- 아울러 트럼프 진영은 후보 당시 “AI 분야에서 미국을 최강국으로 만들자(Make America First in 

AI)”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 철폐를 위한 정책 구상 

l (취임 후 본격 행보) 트럼프 대통령은 ’25년 1월 20일 취임 직후 일련의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도입된 AI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

- 취임 당일 행정명령 제14148호 「유해한 행정명령 및 조치의 조기 철회」*에 서명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제14110호 「AI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 및 사용」**을 철회

  * Initial Recessions of Harmful Executive Orders and Actions : 전임 행정부의 유해한 행정명령 및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미국의 통합, 공정성, 안전, 번영을 도모하는 정책 추진

 **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AI 시스템의 안전·보안·
책임성 보장을 위한 8대 원칙을 기반으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및 민관협력을 통한 책임 있는 AI 생태계 조성 

- 이어 1월 23일 행정명령 제14179호 「AI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에 대한 장벽 제거」*를 통해 
AI 혁신을 저해하는 기존 규제를 철폐하고 AI 글로벌 패권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의지 천명

  *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 미국의 AI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해 기존 AI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신규 AI 전략을 수립하여 경제적 경쟁력 및 국가안보 증진

l (AI 경쟁에서의 승리 약속) 트럼프 대통령은 ’25년 7월 23일 백악관이 주관한 AI 정책 행사* 
연설에서 전임 행정부의 AI 정책을 비판하며 글로벌 AI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방향 제시

  * 백악관이 ‘AI 경쟁에서 승리하기(Winning the AI Race)’라는 제목으로 주관한 팟캐스트 연계 AI 정책 행사

-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글로벌 AI 경쟁에서 미국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함께 기술, 인력, 인프라를 미국 중심으로 구축하는 미국 우선주의 전략의 필요성 역설

- 이 연설은 「AI 실행계획」이 합리적 규제 환경 조성을 통한 AI 혁신 가속화와 미국 주도의 AI 
기술 우위 확보를 정책 수립의 핵심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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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 구글, 메타, 그리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은 미국이 패배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
니다. 우리는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며,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물론 규제는 있겠지만 상식적이고 
현명한 규제일 때, 그때는 그 누구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중략)

  지금 우리는 세상을 황금기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한다면, 그 황금시대는 미국 근로자들이 건설하고, 
미국 에너지로 움직이며, 미국 기술로 작동가고, 미국 인공지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지금보다 
더 부유하고, 더 강하고, 더 위대하고, 더 자유롭고, 더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2) 

[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행사 중 트럼프 대통령 연설 발췌 ]

1-2  미국 AI 정책 변화와 「AI 실행계획」의 위치

l (미국 AI 정책 변화) 오바마 행정부 이후 약 10년간의 미국 AI 정책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각 
행정부는 상이한 정책 접근 방식과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AI 패권 경쟁에 대응

- 「국가 AI R&D 전략계획」 수립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행정부는 AI 산업에 대한 민간 주도의 
자율적 발전을 중시하며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마련에는 소극적인 접근 유지

- 이와 비교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AI 실행계획」을 통해 정부가 직접 AI 산업 발전 방향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AI 정책에 대한 국가 개입 본격화

- 이하에서는 행정부별 AI 정책 변화 과정 분석을 통해 「AI 실행계획」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이에 
영향을 미친 정책적·정치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

l (오바마 2기 행정부 : ’13~’16) 오바마 행정부는 AI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던 ’16년, 
집권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AI 기술 혁신 및 AI 기반 미래 사회에 대한 정책 방향 최초 제시

- ’16년 과학기술정책실 주도로 AI 워크숍 및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10월 「AI의 미래를 위한 준비」* 및 「국가 AI R&D 전략계획」** 발표

  *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I : 공익을 위한 AI 활용, 연방정부 AI 활용, 규제혁신, AI 인재 양성, 고용 시장 
영향 파악, 안전·거버넌스 설계 등 AI의 사회적 영향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 제시

 ** National AI R&D Strategic Plan : 장기적 투자, 인간-AI 협업, 법적·사회적·윤리적 대응, 안전·보안, 데이터셋 
구축, 측정·표준, 연구개발 인력 등 7개 전략을 다루며 이후 두 차례(’19년, ’23년) 업데이트된 전략 발표 

- ’16년 12월에는 「AI, 자동화, 경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AI 및 자동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과 경제적 과제를 진단하고 대응을 위한 정책 권고

  *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

- 집권 말기라는 시기적 한계로 실질적 정책 이행은 제한적이었으나, AI의 국가적 중요성을 인식
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적 대응이라는 양면적 과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최초 제시한 점에서 의의

l (트럼프 1기 행정부 : ’17~’20) 트럼프 행정부는 AI를 안보 및 경제 전략의 핵심 기술로 규정하고 
법 제정과 행정명령을 통해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임기 내 정책 이행까지는 이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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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행정명령 제13859호 「미국의 AI 리더십 유지」*를 발표하고, AI 연구개발 투자 확대, 연방 
데이터·컴퓨팅 자원 개방, 기술 표준 정립,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5대 중점 방향 설정

  *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 임기 말인 ’20년에는 비국방 분야 최초로 국가 AI 전략을 법제화한 「국가AI이니셔티브법」*을 제정
하고, AI 연구개발, 협업, 인력 양성, 표준 및 정책 조율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제도 기반 구축

  *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Act of 2020

- 법 제정으로 국가AI이니셔티브실, 국가AI자문위원회, 국가AI연구소·연구자원 등 주요 조직 및 
인프라의 제도 기반을 마련했으나, 집권 초 AI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결정적 시기에 공백을 남김

l (바이든 행정부 : ’21~’24)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의 AI 경쟁력 확보 기조를 계승하되 
AI 안전성과 윤리적 개발을 정책 전면에 배치하여 책임감 있는 AI 리더십 표방

- ’22년 「반도체 및 과학법」 제정을 통해 핵심 기술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연방 투자 프로그램을 
출범시키고,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산업 기반 마련

  * CHIPS and Science Act : 반도체 제조 및 연구 촉진,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 강화와 
연방 투자 확대를 위한 포괄적 산업 육성법

- 과학기술정책실은 ’22년 10월 「AI 권리장전 청사진」을 통해 안전성, 차별 방지, 프라이버시 보호, 
고지 및 설명, 인간 개입 보장 등 5대 원칙을 제시하며 민간 영역의 책임 있는 AI 개발 촉구

  * 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

- ’23년 생성형 AI 부상에 따른 주요 AI 기업과의 자율 안전 협약 체결 및 10월 「안전하고 신뢰
할 수 있는 AI의 개발·사용」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 차원의 포괄적 AI 감독체계 구축

- 바이든 행정부는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면서도 규범, 안전, 포용을 강화하는 이중 전략을 통해 
AI 정책을 제도화하고 국제적 책임을 확대한 시기로 평가됨

l (트럼프 2기 행정부와 「AI 실행계획」) 앞선 행정부들이 민간 주도의 자율적 발전을 중시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테크기업 로비, 중국과의 패권 경쟁, 에너지 산업 연계, 이념적 편향 
비판 등에 대응하여 AI를 핵심 국정 과제로 격상하고 「AI 실행계획」을 수립

- 오픈AI, 구글, 메타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이 AI 혁신 가속화와 규제 완화를 위한 적극적 로비 
활동을 전개하면서 정부의 AI 정책 방향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

- 중국의 AI 기술 발전과 국가 주도 AI 전략이 미국의 기술 패권에 위협이 되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 전략 수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두

- 전력 집약적인 AI 산업 확산은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석유·가스 
산업을 AI 인프라의 기반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정책 흐름으로 이어짐

- 기존 AI 시스템들이 진보적 편향을 보인다는 보수 진영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AI를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가치 체계와 이념 간 경쟁의 상징으로 재정의하는 정치적 동력 형성

- 이러한 배경 하에 「AI 실행계획」은 기술 주권, 산업 인프라, 글로벌 표준, 이념 경쟁 등 복합적 
과제를 동시에 겨냥하며, 연방정부가 방향성을 설계하고 국가 전략으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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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실행계획」 개요

2-1  계획 수립 추진 경과

l (’25년 1월) 행정명령 제14179호 ｢AI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에 대한 장벽 제거｣*(1.23 서명)를 
통해 「AI 실행계획」 수립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AI 정책 방향에 대한 청사진 마련에 착수

- 이 계획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번영, 경제적 경쟁력 강화, 국가안보 증진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AI 패권을 지속·강화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

l (’25년 2월)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공개 정보 요청(RFI)을 통해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우선 정책 과제 관련 의견 수집

- 민간 기업(291개), 협회(195개), 학계(82개), 비영리 단체(194개) 등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총 
10,067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높은 사회적 관심 확인

민간 기업 10대 요구사항 협회 10대 요구사항
■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 ■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
■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저력 공급 ■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저력 공급
■ 연방정부 AI 도입 가속화 ■ 의료 분야 AI 적용 및 안전성 확보
■ 오픈소스 AI 생태계 지원 ■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제고
■ AI 인력 양성 및 교육 ■ AI 인력 개발 및 교육
■ 사이버보안 및 AI 보안 ■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보장
■ AI 기술 수출통제 및 국가안보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AI 활용 지원
■ 데이터 접근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 ■ 국제 협력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중소기업 지원 ■ AI 기초연구 및 인프라 투자 확대 

학계 10대 요구사항 비영리 단체 10대 요구사항
■ AI 교육 및 인력 양성 ■ AI 안전성 및 위험관리
■ 연구 인프라 및 컴퓨팅 지원 ■ AI 거버넌스 및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 산업계-학계-연구계 협력 강화 ■ AI 윤리 및 인권 보호
■ AI 기초연구 지원 확대 ■ 오픈소스 AI 지원
■ 오픈소스 AI 지원 ■ 아동 보호 및 안전 확보
■ AI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 AI 교육 제공 및 리터러시 증진
■ 학제간 AI 연구 촉진 ■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보장
■ 데이터 접근성 개선 및 표준화 ■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
■ 윤리적 AI 개발 ■ 사회적 형평성 및 포용성 확보
■ 분아별 특화 AI 솔루션 개발 ■ 국제 협력 및 표준화 주도

※ 10대 요구사항은 각 단체 의견서에서 발췌한 의견 모음을 챗GPT 및 클로드로 교차 검증하여 도출
※ 민간 기업, 협회, 학계, 비영리 단체에서 제출한 주요 의견은 25페이지 [부록1]에서 확인

[ 조직별 주요 요구사항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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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5년 7월) ｢AI 실행계획｣ 발표와 동시에 데이터센터 허가 절차 완화, AI 편향 방지, 미국산 
AI 수출 관련 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실행계획의 주요 권고사항 이행에 착수 

번호 제목 주요 내용

EO 14318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연방 허가 절차 가속화

AI 데이터센터 및 핵심 인프라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규제 완화, 연방 토지 
제공,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한 대규모 산업 계획 수립

EO 14319 연방정부 내 좌편향 
AI 방지

연방정부가 조달하는 AI 언어모델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등 이념적 
편향을 배제하고, 진실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AI만 사용토록 규정

EO 14320 미국산 AI 기술 스택 
수출 촉진

미국산 AI 기술 스택의 수출을 촉진하고,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 및 지정학적 
우위 확보를 위한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American AI Exports Program)’을 
신설하여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재정·외교 자원을 총동원

[ 「AI 실행계획」과 연동하여 발표한 3개 행정명령 ]

2-2  계획 구성 및 추진 체계

l (계획 구성) 본 계획은 ① AI 혁신 가속화, ② AI 인프라 구축, ③ 국제 AI 외교 및 안보 선도 
등 3대 전략축, 30대 실행 과제, 103개의 정책 권고사항으로 구성됨

- 전략축 1 : AI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과 산업 
확산을 촉진하여 미국의 AI 혁신 역량을 전방위적으로 강화

- 전략축 2 : AI 생태계 전반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전력망, 데이터센터, 인력 등 핵심 인프라를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확충하여 기술 경쟁 우위 확보

- 전략축 3 : 미국산 AI 기술·제품의 수출 촉진과 동맹국 간 규범 정합성 확보, 고위험 AI 시스
템에 대한 보안 조치를 통해 글로벌 AI 질서 주도권 강화

전략축 실행 과제

전략축 1 :
AI 혁신 가속화

■ 규제 완화 및 
제거

■ 표현의 자유 
보호

■ 오픈 생태계 
장려

■ AI 도입 촉진 ■ 노동자 역량 
강화

■ 치세대 
제조업 지원

■ AI 기반 과학 
투자

■ 세계적 
데이터셋 구축

■ AI 과학 발전 ■ AI 신뢰성 
강화

■ AI 평가 
생태계 구축

■ 정부 AI 도입 
가속화

■ 국방 AI 촉진 ■ AI 혁신 보호 ■ AI 생성 
미디어 위협 대응

전략축 2 :
미국 AI 인프라 

구축

■ 인허가 
간소화

■ 전력망 개발 ■ 반도체 제조 
역량 재건

■ 고보안 
데이터센터 구축

■ 숙련 인력 
양성

■ 인프라 
사이버보안 강화

■ AI 안전 설계 
촉진

■ AI 사고 대응

전략축 3 :
국제 AI 외교 및 

안보 주도

■ 미국산 AI 
수출

■ 중국 영향력 
견제

■ AI 컴퓨팅 
수출통제

■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 글로벌 
정합성 확보

■ 프런티어 AI 
모델 위험 평가 

■ 바이오 안보 
투자

[ 「AI 실행계획」 3대 전략축 및 30대 실행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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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추진 체계) 「AI 실행계획」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AI이니셔티브법」 및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
명령 제14110호와 비교하여 주요 연방기관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추진 체계를 가짐

- 대통령실 직속 기관 : 과학기술정책실, 관리예산국, 국가안보회의 등은 주로 AI 연구개발, 규제, 
도입, 보안과 관련한 전략을 수립하고 예산을 연계하는 정책 총괄·조정 역할 수행

조직명 고유 업무 담당 정책 권고사항

과학기술정책실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

과학기술 정책 자문, 
연방 연구개발 예산 조정

§ AI 연구개발 전략 수립 및 고도화
§ 연방 규제혁신 및 민간 의견 수렴
§ AI 컴퓨팅 자원 접근성 및 보안 확보
§ 생명공학 분야의 AI 안전성 강화

(산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NSTC

연방 기관 간 과학기술 
정책 조정

§ AI 연구를 위한 고품질 데이터 기반 조성

관리예산국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예산 편성 및 검토, 
규제 및 행정명령 심사

§ AI 규제 전면 정비
§ 규제 기반 AI 예산 차등 지원
§ 데이터 접근성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 고영향 기관 대상 AI 시범 사업

(산하) 최고AI책임자협의회
Chief Artificial Intelligence Officer Council, 

CAIOC

연방 기관 AI 정책 조정 
및 AI 거버넌스 총괄

§ 최고AI책임자 협의회 제도화

국가안보회의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국가안보 정책 조정 및 
수립, 신기술 안보 대응

§ 고보안 AI 데이터센터 기술 표준 수립
§ 우려국 수출통제용 위치 검증 기술 활용

- 부처 및 산하 기관 : AI 표준화 및 산업 생태계 조성, 군사 AI 활용 및 사이버안보 강화, AI 
인재 양성, AI 인프라 개발 등 부처 고유 업무와 관련한 정책 과제 집행

조직명 고유 업무 담당 정책 권고사항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DOS

외교 정책 기획 및 실행, 
국제 협정 및 외교 교섭

§ 국제기구 내 미국 중심 AI 거버넌스 확대
§ AI 글로벌 동맹 구축을 위한 기술 외교 전략 수립 
§ 국제적 기술 보호를 위한 연구·교육 기반 보완

국방부
Department of Defense; DOD

국방 정책 수립 및 
군사력 운용, 방위 

연구개발

§ 국방 분야 AI 도입 및 역량 강화
§ AI 보안 및 사이버 위협 대응
§ 산업 기술 경쟁력 및 전략 투자
§ 국제 협력 및 기술 수출 통제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

미래 군사기술 개발, 
첨단 AI·자율시스템 개발

§ AI 신뢰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테러 및 위기 대응, 
국토안보 정책 수립

§ AI 시스템의 보안성 및 신뢰성 검증 강화
§ AI 위협 정보 공유 및 민관협력 기반 구축

(산하) 사이버안보·인프라 보안국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CISA

사이버보안 총괄, 
국가 중요 인프라 보호

§ 사이버보안 대응 매뉴얼에 AI 시스템 고려 사항 
포함 및 관련 기관 담당자 간 협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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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명 고유 업무 담당 정책 권고사항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ED

교육정책 수립 및 조정, 
교육격차 해소

§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 강화

(산하) 직업·기술·성인교육국
Office of Career, Technical, and Adult 

Education ; OCTAE

직업교육, 성인 기초교육 
및 평생학습, 재취업 훈련

§ 주·지역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DOL

근로자 권익 보호, 
직업훈련, 노사관계 조정

§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 고도화 
§ 노동시장 변화 대응 및 정책 기반 마련
§ AI 인프라 직종 중심 인력 공급 기반 구축
§ 청소년·청년층 진입 경로 확대 및 등록 견습 

활성화

(산하) 노동통계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노동시장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통계 및 정보 제공

§ AI 도입에 따른 고용 변화 및 임금 영향 분석을 
위한 데이터 기반 연구 수행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DOJ

연방법 집행 및 기소, 
연방 수사기관 총괄

§ 사법 절차에 적용할 딥페이크 증거 표준 도입

(산하) 법무정책실
Office of Legal Policy; OLP

입법 자문 및 국회 대응, 
정책·규제 간 충돌 조율

§ 연방증거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 제출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성 
평가, 식품안전 규제

§ 식의약품 안전성 보장, 건강제품 규제 및 품질관리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DOC

산업 및 경제 성장 지원, 
무역·수출 정책 수립, 

기술 표준화

§ AI 산업 생태계 기반 확충 및 기업 지원
§ AI 표준·평가체계 개발 및 공공부문 도입 기반 마련
§ AI 인력 양성 및 산업 직무 전환 대응
§ AI 수출 촉진 및 기술 통제 강화
§ 국제 AI 규범 및 외교 전략 주도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AI, 양자, 사이버보안 등 
기술 표준 개발

§ AI 인프라 및 컴퓨팅 접근성 확보
§ AI 시스템의 표준화 및 신뢰성 제고
§ AI 안전성 및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강화
§ 과학 R&D 융합 인프라 조성, 우수 인재 확보 및 

전문 기관 지원

(산하) AI표준혁신센터
Center for AI Standards and Innovation; 

CAISI

AI 안전성 평가 및 
기술 표준 개발

§ 국가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AI 위험 평가체계 구축
§ 보안 평가 체계 및 협력 거버넌스 강화
§ AI 기반 사이버보안 대응 표준 및 보호체계 구축

(산하) 국가통신정보청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

통신·주파수 정책 총괄, 
AI·데이터 거버넌스

§ 중소기업 오픈소스 AI 모델 도입 촉진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

(산하) CHIPS 프로그램 사무국
CHIPS Program Office

반도체 제조 투자 지원,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 CHIPS 자금 수혜 반도체 프로젝트 투자 효율 
제고 및 규제 요건 정비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DOE

에너지 정책 수립,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 기초·응용 연구 및 실험 인프라 투자
§ AI 신뢰성 검증 및 테스트 기반 강화
§ AI 인프라 인재 양성 및 실무 중심 훈련 확대

재무부
Department of the Treasury; Treasury/USDT

재정·경제 정책 수립, 
국세 징수 및 세제 집행

§ AI 관련 교육에 대해 비과세 환급 가능한 국세법 
적용 지침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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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 독립 기관 : 기관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AI 보증 및 보안 기준 수립, 기초과학 
연구 자원 구축, 연방정부 조달 체계 개선, 규제 정비 등 분야별 AI 정책 추진

조직명 유형 고유 업무 담당 정책 권고사항

국가정보국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ODNI

행정부 산하
독립 실행기관

정보공동체 총괄, 대통령 
정보 자문

§ AI 보증 관련 표준 수립
§ AI 취약점 정보의 책임 있는 공유 장려

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행정부 산하
독립 실행기관

기초과학 연구개발 지원, 
STEM 교육 및 인력양성

§ 기초과학 및 AI 연구 인프라 강화
§ AI 기술 평가 및 신뢰성 확보
§ AI 인재 양성과 직업 훈련 확대
§ AI 인재 양성과 직업 훈련 확대

일반서비스관리청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

행정부 산하
독립 실행기관

연방정부 조달 및 
자산관리, 공공건물 관리

§ AI 도입을 위한 조달 지원체계 구축
§ 공공-민간 첨단기술 이전, 역량 공유 프로그램 운영

인사관리처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

행정부 산하
독립 실행기관

연방정부 인사정책 총괄 § 부처 간 AI 전문 인력 교류 프로그램 도입

정보공동체
Intelligence 

Community; IC

기관 간
연합체

정보 수집·분석, 국가안보 
정보 제공

§ 국내외 보안 위협 대응 역량 강화
§ AI 인프라 보안 기준 정립
§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고위험 AI 평가 역량 강화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독립 규제기관

소비자 보호, 공정 경쟁 
유지, 디지털 기술 감시

§ AI 혁신 저해 우려가 있는 기존 
명령(최종·동의·금지)에 대한 재검토 및 규제 정비

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독립 규제기관
통신·미디어 규제, 디지털 

접근성 보장
§ 통신 관련 기관의 법적 권한 수행을 저해하는 AI 

규제 여부 평가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독립 규제기관
투자자 보호, 증권시장 
규제, 금융서비스 감독

§ AI 실험·공유 촉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및 
우수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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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AI 실행계획」 주요 내용

1. 전략축 1 : AI 혁신 가속화 

➢ 이념적 규제 탈피와 민간 주도의 자율적이고 유연한 AI 정책 환경 조성 및 제도 정비
➢ AI 혁신 촉진과 산업 전반의 도입 확산을 위한 개방형·분산형 기술 생태계 기반 구축
➢ AI 시스템의 신뢰성, 안전성,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및 법제 기반 정비
➢ 국방 및 연방 공공 부문 전반에 걸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AI 도입 촉진
➢ ‘AI 과학’의 발전과 ‘AI를 기반으로 한 과학’ 발전에 대한 연구 및 투자 추진

 [ 중점 정책 방향 ]

l (규제 완화 및 제거) 글로벌 AI 리더십 유지를 위해 민간 부문에 관료주의적 규제를 완화하고 과도한 
AI 규제를 집행하는 주(州)에 AI 관련 연방 지원 제한 

정책 권고사항 담당 조직

현행 연방 규제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기업 및 일반 시민 대상 정보 요청(RFI) 실시 OSTP

행정명령 제14192호 ｢규제 철폐를 통한 번영 촉진｣에 따라 AI 개발 및 활용을 
불필요하게 저해하는 규제·지침 등을 전면 재검토·폐지

OMB

주(州)별 AI 규제 환경을 연방 지원금 심사에 반영하여 규제의 실효성에 따라 지원 제한 OMB

주(州) 차원의 AI 규제가 「통신법」*상 연방기관의 책무와 권한 수행을 방해하는지 평가
  * Communication Act of 1934: 통신 서비스 규제를 위해 제정된 연방법으로, FCC는 주(州)의 

AI 규제가 연방의 통신 규제 권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지 판단할 법적·정책적 근거를 가짐
FCC

AI 혁신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기존 조사와 최종·합의·금지 명령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수정 또는 무효화 추진

 FTC

l (표현의 자유 보호) 연방정부는 교육, 업무, 미디어 소비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AI 시스템에서 
자유로운 표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객관적 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정책 권고사항 담당 조직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에서 허위 정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기후변화 관련 언급 삭제
  *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NIST가 개발한 가이드라인으로, AI 

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을 식별·평가·관리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원칙 및 절차 제시
NIST

연방정부가 객관적이고 이념 편향이 없는 최첨단 대형 언어 모델(LLM) 개발자와만 
계약하도록 연방 조달 지침 개정

-

중국 프런티어 AI 모델에 대한 중국 공산당 선전 문구 및 검열 여부 평가 연구 추진 CAI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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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오픈 생태계 장려) 미국의 가치에 기반한 선도적인 오픈 모델 보유를 위해 오픈소스 및 오픈
웨이트(open-weight) AI 모델 생태계를 지원하고, 기술 혁신, 안보, 연구 경쟁력 강화 

정책 권고사항 담당 조직
장기 계약 위주의 구조를 극복하고, 금융 시장(예: 스팟·선도 등) 메커니즘 도입으로 스타트업 
및 학계의 대규모 컴퓨팅 접근성 개선 

DOC, NSF, 
NIST, OSTP

국가AI연구자원*을 활용하여 기술 선도 기업들과 협력하여 학계와 연구자들에게 민간의 
컴퓨팅, 모델, 데이터, 소프트웨어 자원 제공 확대 
  * National AI Research Resource: NSF의 주도로 국가 정보통신 관련 기관, 민간 기관, 

비영리 기관 등과 시범 운영 중인 AI 연구 인프라 프로젝트 

NSF

전국 연구자 및 교육자가 핵심 AI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AI연구자원 운영 기반 마련  NSF
「국가 AI R&D 전략계획」을 신규로 수립·발표하여 차세대 AI 기술 연구 지원 지속 OSTP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오픈소스·오픈웨이트 공개 모델 채택 유도 DOC, NTIA

l (AI 도입 촉진) 핵심 산업에 AI 도입 잠재력을 막는 요인을 해소하고, 전 연방 차원의 조율된 대응을 
통해 미국 산업 전반에 AI 도입을 ‘우선 시도하는(try-first)’ 역동적 문화 조성 

정책 권고사항 담당 조직
전국의 연구자, 스타트업, 기업이 AI 도구를 신속하게 배포·시험하고 데이터와 결과를 
개방‧공유하는 규제 샌드박스 및 AI 우수센터 구축 

FDA, SEC

보건의료·에너지·농업 등 산업별 AI를 도입하고 AI 국가 표준 개발과 채택을 가속화하여  
실제 과업에서 AI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측정 

DOC, NIST

미국 및 경쟁국·적성국 간 AI 도구 채택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 DOD

안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 있는 미국 외 프론티어 AI 프로젝트 정보 우선 수집·배포 IC, DOE, CAISI 
NSC, OSTP

l (노동자 역량 강화) 노동자 우선 AI 아젠다 실현을 위해 노동시장에 대한 AI 영향을 지속 평가하고 
재교육을 비롯 노동자가 AI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 추진

정책 권고사항 담당 조직
교육·인력 양성 예산에서 AI 역량 개발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진로·기술 교육(CTE), 
직업훈련, 견습 제도, 기타 연방 지원 역량 개발 프로그램에 AI 역량 요소 통합

DOL, ED, NSF, DOC

AI 관련 교육에 대해 비과세 환급 가능한 「국세법」 제132조* 적용 지침 발행 
  * 직무 관련 교육비를 고용주가 부담할 경우 근로자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도록 규정

Treasury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AI 도입, 일자리 창출·축소, 임금 영향 분석·연구 BLS, DOC
AI 인력 연구 허브(AI Workforce Research Hub) 설립으로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정기 분석, 시나리오 기획, 정책 인사이트 제공 

DOL

AI 관련 일자리 감축 대상자의 신속 재교육을 위해 재량 예산 활용 및 주정부 지침 발행 DOL
「인력 혁신 및 기회법」*과 「공공사업 및 경제개발법」**을 기반으로 AI 주도 노동시장의 
변화 속도와 복잡성에 미국 인력 시스템이 적응하기 위한 시범 사업 시행 
  *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WIOA): 기존 고용·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효과적인 인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 인력 개발 기본법
 ** Public Works and Economic Development Act(PWEDA):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인프라 정비, 고용 창출, 인력 훈련, 지역경제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연방법

DOL, 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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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차세대 제조업 지원) AI를 통한 전 산업 혁신 실현을 위해 AI·로보틱스 등 차세대 기술 우선 
투자로 제조·물류 혁신 및 안보 적용을 촉진하여 새로운 산업 르네상스 선도 

정책 권고사항 담당 조직

중소기업 혁신연구 프로그램①, 중소기업 기술이전 프로그램②, 연구 보조금, 「반도체 및 
과학법」③의 R&D 프로그램,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혁신법」④, 「국방물자생산법」 제3편⑤, 
기타 거래 권한⑥ 등을 활용한 기초 및 변환 제조 기술 개발 및 확장에 투자
  ①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SBIR):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신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대표적 지원 프로그램
  ②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Program(STTR):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 등의 

협력을 통해 첨단기술의 사업화 및 혁신적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연방정부 주도의 지원 프로그램
  ③ CHIPS and Science Act: 미국 반도체 공급망 회복과 제조 능력 증대를 위해 제정되어 

연구개발 연구, 인력 양성, 제조 보조금 등에 자금 지원
  ④ 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 연방정부 연구실과 민간·대학·지방정부 

간의 기술이전과 혁신 촉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 최초의 기술이전 기본법
  ⑤ Defense Production Act Title III: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물자와 기술의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민간·연방 파트너에게 연구개발 및 생산 자금을 지원하는 조항
  ⑥ Other Transaction Authority: 전통적 계약 절차를 우회해 방위·연구기관이　비상업적· 

비전통적 파트너와 혁신적 시제품 개발을 유연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부여한 계약 방식

DOD, DOC, 
DOE, NSF

산업계 및 정부 이해관계자 소집하여 미국 내 로보틱스 및 드론 제조 공급망 과제 파악  DOC

l (AI 기반 과학 투자) AI 기반의 과학 혁신 가속화를 위해 과학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험 규모 
확대를 지원하여, AI 예측 역량을 실질적 연구 성과로 전환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 제공 

정책 권고사항 담당 조직

공학, 생물학, 신경과학, 재료과학, 화학 분야의 자동화된 클라우드 기반 실험실 구축 NSF, DOE, NIST

장기 협약을 통해 중점 연구기관 등 AI 및 신기술 기반 연구조직 지원 -

제안서 심사 시 이전 과학·공학 데이터셋 공개 실적을 반영해 고품질 데이터셋 공개 유도 -

연방 지원 연구자는 AI 모델에 사용된 비독점·비민감 데이터셋 공개 의무화 -

l (세계적 데이터셋 구축) AI의 경제적 잠재력을 실현하고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세계 최대·최고 품질의 AI 학습용 과학 데이터셋 구축

정책 권고사항 담당 조직

AI 모델 훈련용 과학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최소 기준 권고안 마련 NSTC

「기밀정보보호 및 통계 효율성법」*에 따라 접근성 및 보안 기준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여, 
연방 데이터 접근 장벽을 완화하고 사일로 해소 
  * Confidenti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Statistical Efficiency Act : 개인정보 보호와 

통계 효율성 강화를 위해 통계자료 기밀 유지와 기관 간 제한적 데이터 공유를 법제화  

OMB

AI 분석에 기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보안 컴퓨팅 환경 구축 NSF, DOE
접근 제한 연방 데이터를 활용한 AI 응용 사례에 연방기관과 국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데이터서비스(NSDS) 시범 사업용 온라인 포털 구축 

NSF

미국 내 모든 생명체에 대한 유전체 정보 구축을 목표로 하는 유전체 서열 프로그램 신설 검토 NS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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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I 과학 발전) 미국이 AI 혁신의 선도적 개척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수 
있는 프런티어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집중 투자 단행 

정책 권고사항 담당 조직

이론적·계산적·실험적 연구에 우선 투자하고 AI 역량을 혁신할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여
｢국가 AI R&D 전략계획｣에 반영

OSTP

l (AI 신뢰성 강화) 설명 가능성 부족으로 고위험 분야에서 AI 활용이 제약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 작동 원리와 결과 도출 과정의 근본적 이해를 위한 연구에 투자

정책 권고사항 담당 조직

AI 해석가능성, 제어 시스템, 공격적 견고성* 기술 개발 프로그램 추진
  * Adversarial robustness : AI 시스템이 적대적 공격이나 입력 조작에도 정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능력
DARPA

차기 「국가 AI R&D 전략계획」에 AI 해석가능성, 제어 시스템, 공격적 견고성 분야의 
근본적 발전을 우선 과제로 반영 

OSTP

학계 최고 AI 인재들이 모이는 AI 해커톤 이니셔티브를 구성하여 시스템 투명성, 효과성, 
사용 제어, 보안 취약성 테스트 추진 

DOD, DOE,
DHS, NSF

l (AI 평가 생태계 구축) 규제기관들의 AI 관련 법령 적용 시 AI 시스템의 성능을 정의하고 측정
하는 도구로서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 모색   

정책 권고사항 담당 조직

연방기관이 AI 시스템을 자체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자료 발행  DOC, NIST

AI 모델 측정·평가 과학 발전을 위한 연구 지원 NIST, DOE, NSF

연방 기관 및 연구계는 AI 평가 관련 경험 및 사례 공유를 위한 정기 회의 개최 CAISI

농업·교통·의료 등 주요 분야에 실제 환경과 유사한 AI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개발·투자 DOE, NSF

AI 컨소시엄을 활용하여 확장·상호운용 가능한 AI 측정 기준 체계 마련 DOC

l (정부 AI 도입 가속화) AI 도구를 활용해 내부 행정 절차를 자동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더 
빠르고 간편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응성 높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정책 권고사항 담당 조직

AI 도입 관련 부처 간 조율 및 협력 기구로 최고AI책임자 협의회 공식화 및 협력 강화 CAIOC

부처 간 AI 전문 인력 교류 프로그램 도입 OPM

연방정부 전반의 일관된 AI 조달을 위해 ‘AI 조달 툴박스’를 구축하고, 기관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다양한 AI 모델을 유연하게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GSA

첨단기술 이전 및 역량 공유 프로그램 시행 GSA

모든 연방기관 소속 직원 대상 최첨단 언어모델 활용 도구 접근과 교육 제공 의무화 -

고영향 서비스 제공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AI 시범 도입‧확산 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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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국방 AI 촉진) 국방부 고유 수요에 따른 특화 조치를 통해,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투·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여 글로벌 군사 우위 유지

정책 권고사항 담당 조직

국방부 내 AI 활용에 필요한 인재 및 기술 역량을 발굴하고, AI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AI 기반 기술의 효과적 활용 촉진 

DOD

국방부 내 AI 및 자율시스템을 실증하는 가상 시험장 설립을 위해 우선 기술, 지리, 보안, 
자원 관련 요건 검토 

DOD

주요 작전 및 지원 업무의 분류·평가·최적화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화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하여 AI 기반 체계로 신속한 전환 추진 

DOD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등 민간 관련 기관과 국방부 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비상사태 시 국방부의 컴퓨팅 자원에 대한 우선 접근 권한 제도화

DOD

국방부 산하 고등군사대학의 기능을 강화하여 군사 AI 인재 양성 거점으로 활용하고, AI 
개발, 인프라 관리 등 AI 특화 교육과정을 전공에 포함 

DOD

l (AI 혁신 보호) 미국의 AI 리더십 유지를 목표로, 첨단 AI 기술 확산과 국가안보 간 균형을 
도모하고, 정부-산업계 협력을 통해 기업, 인재, 지식재산,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 

정책 권고사항 담당 조직

미국 주요 AI 개발업체와 협력하여 악성 사이버 공격, 내부 위협 등 다양한 보안 
위험으로부터 AI 혁신 적극 보호  

DOD, DHS,
CAISI, IC

l (AI 생성 미디어 위협 대응) AI 생성 미디어를 활용한 악의적 딥페이크 문제에 대응하여 법정
에서 허위 증거물 채택 가능성 등 새로운 신종 위협을 반영한 법체계 마련 

정책 권고사항 담당 조직

딥페이크 탐지 기술 평가 프로그램인 「법의학 증거 수호자(Guardians of Forensic 
Evidence)」*를 공식 지침으로 채택 
  * NIST가 발표(‘25.1)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은 딥페이크 탐지 기술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평가하고 법적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 및 벤치마크 제공

NIST

연방 기관의 판단 절차에 딥페이크 증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연방 증거규칙」 
제901조(c)항과 유사한 딥페이크 증거 표준 도입 검토
  * AI를 통해 생성·변조된 증거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인증 요소(메타데이터 검증, 생성 

모델 공개 등)를 요구하는 별도 규정으로, ’24년 상정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았으며, 현재 재검토 중

DOJ

연방 증거 규칙에 딥페이크 관련 조항 추가 시 공식 의견서 제출 O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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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축 2 : 미국 AI 인프라 구축

➢ AI 인프라 신속 확충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절차 개선 중심의 제도 혁신
➢ 전력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기반 마련
➢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자립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AI 인프라 확산을 뒷받침할 고급 인재의 확보·유치 체계적 강화
➢ 복합적 위협에 대비한 AI 기반 인프라의 보안성 및 회복력 제고

 [ 중점 정책 방향 ]

l (인허가 간소화) AI 개발 및 활용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 반도체 제조시설, 에너지 인프라의 
신속한 건설을 위한 절차 간소화 등 규제 개선 추진으로 미국의 AI 기술 우위 유지 

정책 권고사항 담당 조직

데이터센터 구축 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국가환경정책법」*상 제외 
항목을 신설하고, 타 기관 기존 제외 규정을 채택해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NEPA) : 연방정부의 주요 정책 및 개발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환경 기본법

-

「미국의 육상교통 개선법」에 따라 데이터센터 및 에너지 프로젝트에 FAST-41* 신속 허가 절차 확대 
  ＊ 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Act Title 41 : 미국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인허가 및 

환경심사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연방정부 차원의 ‘패스트트랙’ 제도 
-

데이터센터에 대해 「연방수질오염관리법」 제404조* 전국 인허가** 도입 검토 및 착공 전 
통보(Pre-Construction Notification) 면제, 현대식 AI 데이터센터 규모에 적합한 개발 부지 확보 보장
  ＊ Clean Water Act : 하천·습지 등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사업 시행 전, 사전 

통지 및 연방 육군공병단의 허가를 요구
 ** Nationwide Permit(NWP) : 개별 심사 없이 일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전역에서 통용되는 간소화 인허가

-

「청정대기법」*, 「연방수질오염관리법」, 「종합환경대응 배상 책임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공포된 규제의 간소화를 통해 환경 인허가 절차 신속화
  ＊ Clean Air Act : 미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 규제 법률로, 대기질 기준 설정, 배출허용치, 자동차 배출규제 

등과 관련한 규제 내용 포함 
 **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CERCLA) : 유해 

폐기물 등 오염된 부지의 정화·복원을 위해 책임자를 규명하고 보상 및 정화 비용 책임 부과

-

연방정부 보유 토지를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 건설에 활용하고, 대규모 개발에 적합한 부지 발굴 -

적성국의 민감 정보 삽입 차단을 위한 보안 방벽 유지 및 미국산 제품 기반 AI 컴퓨팅 스택 구축과 
에너지·통신 인프라의 외국 정보통신기술 활용 완전 배제

-

에너지부의 PermitAI 프로젝트* 참여 기관 확대를 통한 AI 기반 환경 검토 절차 가속화 및 개선
＊ 인프라 관련 방대한 환경심사·허가 문서를 AI로 자동화하여 절차를 대폭 단축·효율화하는 국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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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전력망 개발) 미래의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집약적 산업 지원을 위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전력 인프라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전력망 강화·확장을 위한 종합 전략 수립 

정책 권고사항 담당 조직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자원 적정성에 대한 국가 표준 준수를 요구하고, 중요 발전 
자원의 조기 폐기 방지 및 기존 예비 전력원을 활용한 전력망 신뢰성 강화

-

첨단 전력망 관리 기술 및 전력선 업그레이드로 송전 효율성·신뢰성을 향상하고, 대규모 
전력 소비자에 대한 자율적 사용량 조절 방식 도입 검토  

-

출력 조절가능한 전원 자원의 전력망 연결 우선 추진, 지열·핵분열·핵융합 등 첨단 
에너지원의 수용 확대, 전력망 안정성 목표에 맞춘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발전 투자가 
실제 수요를 반영한 발전 투자 유도

-

AI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경제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망 안정화, 자원 최적화, 미래형 
전력망 확장을 아우르는 전략 수립

-

l (반도체 제조 역량 재건) 미국 내 반도체 생산력 확보를 통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 
리더십 강화 및 외국 경쟁국의 공급망 교란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망 확보

정책 권고사항 담당 조직

CHIPS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의 투자 수익률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정책 요건 제거를 통한 규제 간소화 및 효율화 추진 

CHIPS Program 
Office

반도체 보조금 및 연구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반도체 제조 공정에 첨단 AI 도구 통합 DOC

l (고보안 데이터센터 구축) 원시 정보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AI 시스템의 활용 확장을 위해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도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정보기관용 데이터센터 구축

정책 권고사항 담당 조직

산업계 및 연구센터와 협력하여 고보안 AI 데이터센터를 위한 새로운 기술 표준 수립 DOD, IC, NSC, 
NIST, CAISI

확장가능하면서도 안전한 AI 작업 환경 지원을 위해 정부 기관의 기밀 컴퓨팅 환경 도입 -

l (숙련 인력 양성) 핵심 직군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AI 인프라 우선순위 직종을 파악하고, 
최신 역량 표준 개발과 산업 주도의 직업훈련·견습·교육 프로그램 확대 

정책 권고사항 담당 조직

AI 인프라 확충에 필수적인 핵심 직종을 파악하고 각 직종의 기술 프레임워크와 역량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 이니셔티브 수립

DOL, DOC

AI 인프라 핵심 직무 대상 산업 주도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고용주-교육 
파트너의 공동 교육 개발을 통해 취업 연계형 인력 양성과 현직자 재교육 모델 발굴

DOL, DOE, ED, 
NSF, DOC

중고등학생 대상 AI 인프라 직종 조기 진로 탐색 및 예비 견습 프로그램 확대로 직종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역 고용주 수요를 반영한 직업 진입 경로 제공 

DOL, ED, NSF

주(州)·지역 진로·기술 교육(CTE) 프로그램에 AI 인프라 직업 맞춤형 커리큘럼 개선, 수요 
연계 강화 등 교육과정 업데이트 지침 제공

OCTAE



- 17 -

정책 권고사항 (계속) 담당 조직

AI 인프라 관련 필수 직종에 대한 등록 견습 프로그램* 확대 및 신규 프로그램 신속 개설, 
중개 기관 지원, 기업 수요 맞춤 프로그램 설계 등을 통한 기업 참여 활성화
  ＊ Register Apprenticeship: 정부 인증 일·학습 병행 훈련 프로그램 

DOL

학부생, 대학원, 박사후 연구원 및 교육자의 실습 중심 연구·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규 인력 양성과 기존 인력의 AI 핵심 역할 전환 지원

DOE

l (인프라 사이버보안 강화) AI 기반 사이버 방어 도구 도입으로 새로운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설계 단계부터 보안 내재화 및 변화탐지, 데이터 오염·공격 경고 체계 구축 

정책 권고사항 담당 조직

미국 주요 인프라 부문 전반에 걸쳐 AI 보안 위협 정보 및 첩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AI 
정보 공유 및 분석 센터(AI-ISAC)’ 설립 

DHS

AI 관련 취약점 및 위협 대응 지침을 만들어 민간 부문에 제공 DHS

기존 사이버 취약점 공유체계를 활용하여 연방기관 내 확인된 AI 취약점을 민간과 공유 -

l (AI 안전 설계 촉진) 국가 보안 용도의 AI 시스템을 적대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AI 
보증(AI Assurance) 분야를 발전시키고 복원력 있고 안전한 AI 개발·배포 촉진

정책 권고사항 담당 조직

국방부의 책임 있는 AI 및 생성형 AI 프레임워크, 로드맵, 툴킷 지속 개선 DOD

｢인공지능에 관한 정보공동체 지침｣ 505호* 하에 AI 보증에 관한 정보공동체 표준 발행
  ＊ Intelligence Community Directive 505 on Artificial Intelligence: 미국 정보공동체에서 

AI의 개발·도입·운용과 관련된 관리·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하는 정책 문서 
ODNI

l (AI 사고 대응) AI 시스템 장애 시 핵심 서비스·인프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사고 대응 지침과 모범사례 AI 관련 사고 대응 절차 포함 

정책 권고사항 담당 조직

사고 대응팀의 대응 프레임워크, 모범사례, 대응 기술 마련 시 AI 관련 내용 포함 NIST, CAISI

｢사이버보안 사고 및 취약성 대응 실행계획서｣ 내에 AI 시스템 고려 사항과 기관 간 협의 
절차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연방기관은 이에 따라 자체 대응계획 갱신

CISA

행정명령 제14306호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지속 및 기존 행정명령(제13694호 및 
제14144호) 개정｣ 이행 노력의 일환으로, AI 취약점 정보의 책임 있는 공유 장려 

DOD, DHS, OD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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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축 3 : 국제 AI 외교 및 안보 주도

➢ 글로벌 AI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및 기술 수출 전략 강화
➢ 첨단 AI 기술의 전략적 통제를 통한 적대국 확산 차단 및 기술 주권 수호
➢ 동맹국과의 정책 정합성 확보를 통한 국제 규범 및 평가 체계의 공동 형성
➢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기준 정립 및 안정성 중심의 활용 기반 마련

 [ 중점 정책 방향 ]

l (미국산 AI 수출) AI에 대한 국제 수요를 충족하고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경쟁국 기술 의존을 막기 
위해 AI 기술 전 범위 스택(HW, SW, 모델,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수출 활성화 

정책 권고사항 담당 조직

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AI 스택 수출 패키지 실행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여 미국의 
보안 요건과 표준에 따라 구성된 계약 추진 

DOC

l (중국 영향력 견제) 공통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규제나 중국이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표준 확산을 차단하는 국제 AI 거버넌스 추진 

정책 권고사항 담당 조직

국제 외교 및 표준 기구에서 미국의 입지를 활용해 혁신을 촉진하고,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여 권위주의적 영향력에 대응하는 국제 AI 거버넌스 강화

DOS, DOC

l (AI 컴퓨팅 수출통제) 지정학적 경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국 적성국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첨단 AI 컴퓨팅 자원 수출통제 집행 강화 

정책 권고사항 담당 조직

AI 칩 탑재 위치추적기 활용 방안 검토 및 우려 국가에 칩 유출 방지 조치 시행 DOC, OSTP, NSC

칩 수출통제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켜 AI 기술 발전 동향 모니터링과 우회 수출을 
포함한 유출 우려국 감시체계 마련, 수출통제관* 비주재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가능
  ＊ Export control officer: 상무부 소속으로,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이나 제재 회피 시도를 

감시·단속하기 위해 해외에 파견되는 전문가

DOC

l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반도체 기술 우위 유지 및 국가안보 위협국의 기술 오용 차단을 위한 
수출통제 사각지대 해소 및 집행 절차 강화 

정책 권고사항 담당 조직

반도체 제조 하위 시스템*에 대한 신규 수출통제 도입 
  ＊  반도체 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소재 등 핵심 요소 기술

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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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글로벌 정합성 확보) 민감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불이행 시 외국산직접생산규칙
(FDPR)*·보복관세 등의 수단을 통해 동맹국 및 파트너국의 준수 유도

     * Foreign Direct Product Rule: 「수출관리규정」의 한 조항으로 미국의 기술·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생산 
국가에 상관없이 미국 정부가 수출·재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 

정책 권고사항 담당조직

적성국 및 우려 기관으로부터의 위험 완화를 위해 기초연구 및 고등교육 분야를 포함한 
기술 보호 조치 개발·이행·정보 공유 

DOC, DOS

주요 동맹국에 AI 보호 체계와 수출통제 채택을 유도하고 민감 AI 기술이 적성국에 
공급되지 않도록 하는 AI 글로벌 동맹을 위한 기술 외교 전략계획 수립

DOS

기존의 다자조약 기구 의존을 지양하고 미국 AI 기술 스택에 대한 복수 국가 간의 통제를 
촉진하는 이니셔티브 확대 

-

동맹국들의 미국 수출통제 채택과 공동의 통제 조치 개발 추진, 적성국의 동맹국 방산 산업 
공급 및 공급업체에 대한 지배권 확보 차단 

DOC, DOD

l (프런티어 AI 모델 위험 평가) 미국 주도로 화학·생물·방사능·핵·폭발물(CBRNE) 및 사이버보안 분야 
등에서 최첨단 AI 모델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평가하는 체계 구축

정책 권고사항 담당조직

화학·생물·방사능·핵·폭발물 및 사이버 위험 분야 전문 기관 및 AI 개발자들과 협력하여 
프런티어 AI 시스템의 국가안보 위험 평가 공동 수행 

CAISI

잠재적 보안 취약점 및 악의적 외국 세력 개입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분석 수행 CAISI

최첨단 AI 시스템 평가 및 분석 지속 수행을 위해 연방기관 내에 선도적 AI 연구자 채용 NIST, CAISI, DOE, 
DOD, IC

연방기관 및 연구기관 협력을 통한 국가안보 관련 AI 평가 체계 수립·운영·갱신 CAISI

l (바이오 안보 투자) AI 활용 생물학 연구의 잠재적 위험 대응을 위해 악의적 행위자 선별 체계와 
검증 도구·인프라를 구축하고 향후 동맹국·파트너국과 협력하여 국제 기준으로 채택 추진 

정책 권고사항 담당조직

연방정부 연구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에 대해 견고한 핵산 서열·구매자 신원 확인 
절차를 갖춘 합성 도구·제공업체 사용을 의무화

-

핵산 합성 공급자 간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사기성 및 악의적 구매자 선별 OSTP

연방기관 및 연구기관 협력을 통한 국가안보 관련 AI 평가 체계 수립·운영·갱신 CAISI



- 20 -

   

3장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 평가

1-1  지지 의견 및 긍정 평가1)

l (글로벌 AI 경쟁에서 미국 주도권 확보) 업계에서는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중국이 ’17년부터 일관된 AI 국가 전략을 추진해 온 상황에서 이번 계획을 달 착륙에 비견될 
역사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범국가적 결집의 필요성 강조(American Edge Project)

- AI 인프라 투자, 규제 완화, 기술 수출 등 전방위적 수단을 동원한 종합 전략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평가(Center for Data Innovation)

- 현재 상황을 중국과 AI 패권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경쟁으로 진단하며, 미국의 AI 리더십이 
국가의 경제력과 안보 역량과 직결된다고 분석(Meta)

l (규제 장벽 제거 및 혁신 촉진) 정부 주도의 규제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핵심 기조로 삼은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해 환영

- 바이든 행정부의 중앙집권적 AI 통제 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관료가 아닌 미국 국민의 창의성을 
혁신 동력으로 삼으려는 방향 전환을 높이 평가(Americans for Prosperity)

- 바이든 및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이 완전히 상반된 철학에 기반한다고 규정하며, 정부는 민간을 
지원하되 개입은 최소화하는 새로운 정책 기조를 지지(NetChoice)

- 연방거래위원회 규제 재검토 조항을 강조하며, AI 기술에 대한 소비자 접근을 저해하던 법적 장벽 
해소 효과를 기대한다고 평가(Consumer Choice Center)

l (AI 인프라 및 에너지 투자)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물리적 인프라 및 에너지 공급 체계의 
확충을 미국의 기술 자립도 제고와 전략적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

- AI 발전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기반 인프라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허가 절차 
간소화 및 에너지 정책 개편을 통한 기반 조성 노력에 공감(Chevron Corporation)

-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이 단순한 경제 투자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와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인프
라로 기능한다고 진단하며, 계획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Data Center Coalition의 Josh Levi)

- 미국 내 AI 인프라 자립 기반 구축이 기술 독립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고 평가(Dell Technologies)

1) 본 항 ‘지지 의견 및 긍정 평가’은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AI 실행계획」 관련 의견(“Wide Acclaim for President Trump’s 
Visionary AI Action Plan”)을 축약한 것으로, 의견 제시자의 성명을 생략하고 소속만 표기.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2025/07/wide-acclaim-for-president-trumps-visionary-ai-action-plan/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2025/07/wide-acclaim-for-president-trumps-visionary-ai-action-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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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AI 시대에 부합하는 숙련 인력 양성을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설정한 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춘 접근으로 평가

- 산업계 주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인력이 요구하는 역량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려는 정책적 
지원을 높이 인정(American Society of Association Executives)

- 이번 계획이 기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AI 기반 경제체제 내에서 미국 
근로자의 경쟁 우위 확보에 중점을 둔다고 분석(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 인력 개발과 AI 리터러시를 물리적 인프라와 동등한 수준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한 점을 혁신적인 
정책 관점으로 인식(Software &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

l (정부 현대화 및 AI 도입) 공공부문의 AI 활용 확대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 
시장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실용적 전략으로 평가

- 정부 조달 시스템의 현대화가 공공기관의 최신 AI 기술 채택을 가속화하고, AI 관련 민간 시장의 
전반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Business Software Alliance)

-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동시에 AI를 도입함으로써 미국의 기술적·경제적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핵심 전략이라고 분석(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

- 연방정부의 선도적 AI 활용이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미국 AI 경쟁력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상징적 조치로 작용한다고 평가(Workday)

l (제조업 및 산업 AI 적용) 전통 제조업과 첨단 AI 기술의 융합을 통한 산업 혁신 가속화가 미국 
제조업 부활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지배적

- 제조업계가 머신 비전, 로봇공학, 디지털트윈 등 AI 기반 기술을 적극 도입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해 온 실적을 근거로 계획의 현실성을 높이 평가(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 실물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창조가 미국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재정립할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Siemens USA)

- AI 기술 우위 유지가 미국 제조업의 지속 성장과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는 핵심 동력임을 강조(American Beverage)

l (국제 협력 및 AI 수출 촉진) 미국 AI 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통한 국제적 영향력 확대와 경제적 
이익의 창출이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해석

-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반영한 AI 시스템을 미국 기업 주도로 안전하게 개발하고 전세계로 보급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구축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Anthropic)

- 미국 AI 기술 스택의 수출 촉진이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에서 미국 기술 혁신의 
글로벌 표준화를 가속할 것으로 전망(Arm)

- 동맹국 및 파트너국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AI 기술 수출 전략이 미국의 국제 AI 리더십을 
공고히 할 핵심 외교 전략이라고 분석(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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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쟁점 및 우려 사항

l (이념적 편향 제거 한계) AI 모델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무화하고, 편향이 확인된 모델을 연방 
조달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 제기

- AI 시스템은 훈련 데이터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편향을 내포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특정 
현실 인식을 강제하거나 사실 해석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실행 불가능3)

- 편향성 판단 기준이 주관적이며 논쟁의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해당 기준을 근거로 정부가 특정 
기업을 임의로 배제하거나 제재할 경우 조달 절차의 공정성 훼손 가능4)

l (주정부 권한 훼손) 주(州)정부의 자율적인 AI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제한하려는 계획은 입법부의 
의사를 무시하고 연방주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법적 쟁점 존재

- 상원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에서 주정부의 AI 규제 유예 조항을 
99 對 1의 압도적 표차에 따라 삭제했으며, 다수의 공화당 주지사도 연방 차원의 일괄적 규제 
제한에 반대 견해를 공식적으로 표명5)

  *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대표 입법 과제로, 연방 차원의 대규모 세금 감면과 국방·에너지·기반시설 중심의 재정지출 
확대를 하나의 예산 조정법에 담았으며, ’25년 7월 4일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

- 「AI 실행계획」은 연방통신위원회가 각 주의 AI 관련 법률을 심사 및 무효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주에 AI 관련 연방 자금 지원을 차단함으로써 주정부 권한 훼손6)

l (AI 안전장치 부재)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했던 AI 안전 규제를 대거 철폐하고, 과도한 규제 
완화를 핵심 기조로 내세운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안전장치 부재 문제를 강하게 제기

-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정부가 적절한 검증 절차 없이 AI 기술의 확산에 ‘녹색불’을 켜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친 잠재적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7)

- 민주주의·기술센터(Center for Democracy & Technology)는 이번 계획이 기술 혁신 촉진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지적8)

l (인프라 구축 방안 모순) AI 인프라 확충을 명분으로 대규모 전력망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음에도, 
재생에너지 기반 송전 인프라 지원을 축소하는 등 정책적 일관성 부족9)

- 중국 수준의 발전 용량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재생에너지 송전망 핵심 사업인 ‘그레인벨트 
익스프레스’에 대한 연방 대출 보증을 철회하면서 에너지 정책의 모순을 노정10)

- 특히 AI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미국의 전력 수요가 ’30년까지 폭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에서, 탄소 집약적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한 확장 전략은 정책적 일관성 결여11)

l (빅테크 이익 추구)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 온 주요 테크 기업 인사들의 영향력이 발휘되어 
빅테크 중심의 산업 논리가 계획에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평가

-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오라클 등 주요 기업들이 연방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AI 생태계 독점 심화에 대한 우려 확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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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환경 규제 완화와 연방 토지 이용 허용은 빅테크 기업에 막대한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전기요금 상승 및 환경 악화 등의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음13)

- 다수 시민단체는 해당 계획이 공공 이익보다 산업 이익을 앞세우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시민·
근로자·지역사회 중심의 「시민을 위한 AI 실행계획(People’s AI Action Plan)」 필요성 강조14)

l (미국의 국제적 고립) 트럼프 행정부가 AI 거버넌스에서 글로벌 질서의 설계자 역할을 자임하며 
주도권 확보를 천명했으나, 일방주의적 접근은 오히려 미국의 국제적 고립을 초래

- 동맹국들에 대해 자국 중심의 규범을 따르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으나, 기후변화 대응, 데이터 
투명성, 윤리적 AI 활용을 중시해 온 동맹국과의 가치 충돌 불가피15)

- 특히, 전통적 파트너 및 다자간 기구들과의 협력 기반이 약화될 경우 미국의 AI 리더십은 국제 
신뢰보다는 시장 지배력에 기반한 일방적 패권으로 인식될 위험 존재16)

- 이처럼 미국이 자국 중심 규범을 강요하는 가운데, 중국은 7월 26일 글로벌 협력을 강조하는 
「AI 글로벌 거버넌스 행동계획」*을 발표하며 대안적 국제질서 구축에 나선 상황17)

§ (발표) '25년 7월 26일 개최된 세계인공지능대회에서 리콴 총리가 글로벌 AI 협력 조직 구상과 함께 발표

§ (목표) 포용성, 개방성, 지속가능성, 공정성, 안정성, 신뢰성을 갖춘 모두를 위한 디지털 및 지능형 미래 창조

13대 실행 과제
■ AI 기회의 공동 활용 ■ AI 혁신 발전 촉진
■ AI의 모든 산업 분야 활용 추진 ■ 디지털 기초 인프라 건설 가속화
■ 다원적 개방 혁신 생태계 조성 ■ 우수한 데이터 공급 적극 추진
■ 에너지 환경 문제 효과적 대응 ■ 표준 및 규범 합의 촉진
■ 공공부문의 선도적 배치 및 응용 ■ AI 안전 거버넌스 개선
■ 「글로벌 디지털 협약」 공동 이행 ■ AI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 다자가 참여하는 포용적 거버넌스 모델 구축

§ (함의) 미국이 「AI 실행계획」에서 규제 철폐 및 민간 주도를 통한 AI 패권 확보에 집중한 반면, 중국은 이번 
계획을 통해 공정성, 안전성, 보편적 확산을 강조한 포용적 거버넌스 강조

  - 모든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다자간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기술 동맹 체계에 대응하는 
대안적이고 포괄적인 국제 AI 질서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시도를 드러냄

< * 참고 : 중국 「AI 글로벌 거버넌스 행동계획」 >

l (정책 실행력 부족) 계획의 방향성은 명확하나, 주관 부처 미지정, 이행 일정 부재, 성과 지표 부재 
등 세부 실행 방안이 부족으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18)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예산 삭감 및 인력 감축 기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갈등, 동맹국과의 협력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정책 추진 기반이 전체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19)

- 한편, AI 편향성 제거 요건 및 환경 규제 완화 등의 조치는 현행 법률과 상충할 소지가 있어, 
관련 소송과 법적 분쟁이 정책 추진의 불확실성과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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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시사점

l (AI 정책 전략적 재설계) 미국 AI 정책 기조가 글로벌 규범으로 확산될 경우,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책 중 정합성이 낮은 영역이 혁신 저해 요소로 간주되어 협력 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기술 주권 확보 등 한국 AI 정책의 핵심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한미 협력 및 국제 협상 과정
에서는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해 정책 간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정 역량 확보

- 미국의 규범 형성 초기 단계에서 기존 및 신규 기술협력 채널을 활용해 한국의 정책 입장을 
개진하는 동시에, 미국의 집권당 및 AI 정책 방향 전환 가능성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 마련

l (기술 주권 對 대미 협력 균형 모색) 오픈소스 AI 모델 장려 정책은 한국 스타트업의 고성능 AI 
접근성을 높이는 반면, 미국 생태계가 글로벌 표준이 될 경우 한국의 독자 모델 개발 역량 위축 

- 미국 주도 오픈소스 생태계를 활용하되, 특화 분야(한국어 처리, K-콘텐츠 등)에서 차별화된 독자 
모델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 병행 필요

- 미국의 AI 기술 표준과 평가 체계 선점에 대응해 한국의 강점 분야에서의 테스트베드 실증과 
국제표준을 공동 제안하여 상호보완적 영향력 발휘

- 소버린AI 생태계 구축과 미국 AI 풀스택 수출 정책 간 상충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 
정책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하는 전략적 소통 지속 추진

l (반도체 공급망 재편 및 기술 보호 체계 강화) 미국의 AI 칩 위치 확인 기능 탑재와 우회 수출 
감시체계 강화로 한국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과 현지 생산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

- 반도체 제조 하위 시스템까지 수출통제가 확대될 경우,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및 장비·소재 업체의 대중 수출에 실질적 피해 불가피

- 반도체 공급망의 전략적 다변화 추진과 동시에, 미국과의 정책 조율에서 예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기여 및 기술안보 협력 등 다각적인 수단을 통한 외교 협상력 강화

- AI 핵심 기술·인재·데이터를 둘러싼 보안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국방·산업·정보보안 기관 
간 협업을 기반으로 공공-민간 보안 파트너십 구축 및 운영

l (전략적 국제 관계 추진) 미·중 간 AI 거버넌스 경쟁 심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기술 중립적 분야에서 양국 모두와 협력할 수 있는 중재적 역할 모색이 요구됨

- 미국이 AI 안전성, 투명성, 편향성 제거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 선점을 본격화할 전망임에 
따라 미국 표준 적용에 대비한 실무 대응체계 구축

- 동맹국으로서의 신뢰 확보, 미국 표준 적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자체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AI 기술 개발 단계부터 보안 및 안전 내재화 원칙 적용 검토

- 미·중 간 AI 거버넌스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AI 표준 및 성능 평가 등 기술적 
현안에 집중한 협력 방안을 제시해 양국 모두와 협력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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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AI 실행계획」에 대한 공개 의견

조직 구분 주요 내용

AI
개발

·
공급
기업

프론티어 
모델
개발

§ (AI 전용 전력 인프라 구축) AI 산업 성장에 대응해 전력 공급 역량을 대폭 확대하고, 데이터센터 
에너지 정책을 개선하여 대규모 AI 모델 훈련을 위한 인프라 강화
§ (저작권 공정사용 보장) AI 학습 데이터 접근권 보장을 위해 공정사용 원칙을 적용하고, 훈련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
§ (국가안보 AI 역량 구축) 프런티어 AI 모델의 국가안보 영향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수출통제 

강화와 연방정부의 AI 테스트 역량 확대로 기술 우위 확보

AI
전문
개발

§ (AI 인재 확보)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이민 비자 제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외국 출신 
AI 인재의 창업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정부 조달 체계 현대화) 연방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절차(FedRAMP) 간소화, 승인 기간 단축, 비

전통적 기업의 조달 참여 확대를 통해 혁신적 AI 솔루션 도입 촉진
§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 혁신 지원 프로그램을 정규 제도로 전환하고, 대기업 중심 조달 

구조를 개선하여 스타트업에 우선 조달 기회 제공

AI
보안·

거버넌스

§ (AI 보안 표준화) 기존 사이버보안 표준을 참고하여 확장가능한 AI 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취약점 
공개 시스템 및 모델 점검 절차 도입
§ (AI 검증 체계 구축) 공공 인증 기관을 중심으로 AI 시스템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검증된 시스템에 

대해 연방 조달 시 우선권 부여

AI
플랫폼·
도구

§ (오픈소스 AI 생태계 강화) 오픈소스 AI 모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가AI연구자원 확대와 더불어 
고품질 데이터셋 접근성 개선
§ (클라우드 데이터 정책 개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 전송 수수료를 금지하고, AI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정사용 기준 확립

AI 컨설팅

§ (AI 전문인력 양성) K-12부터 대학까지 AI 교육을 통합하고, 기존 인력의 재교육을 지원하며, 
연방 차원의 AI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축
§ (적응형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결과 중심의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기술 중립적 법률을 활용해 불필요한 규제 장벽 제거

AI
인프라
제공
기업

네트워크·
통신

§ (광섬유 인프라 구축 가속화) AI 데이터센터 연결을 위한 광섬유 배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면제 범위를 확대

§ (AI 전용 통신망 구축 지원) 농촌 지역을 포함한 중간 단계 광섬유망(AI 전용 통신망) 구축을 
위해 연방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광대역 예산 프로그램 재배정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 (AI 전력 인프라 현대화) AI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송전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든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전력 공급 전략 지원
§ (AI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AI 데이터센터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

하고, 현장 내 소형 원자력 발전시설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연방 대출 보증 제공

반도체·
하드웨어

§ (반도체 투자 세제 확대) 첨단 제조 설비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연장하고, 반도체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AI 반도체 설계·제조 중심으로 집중 지원
§ (AI 하드웨어 다양화) 특정 기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AI 하드웨어 인프라를 확대

하고, 관련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1,000억 달러 규모의 국가 펀드 조성

전력·
에너지

§ (전력망 허가 절차 단축) 송전망 확장 허가 절차를 현행 10~15년에서 대폭 단축하고, 실시간 
부하 예측 기술을 신속히 도입해 수개월 내 전력망 용량 확보

§ (차세대 원자력 기술 촉진)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배치를 가속화하고, 핵융합 에너지를 국가
안보 차원의 우선순위로 지정하며, 원자력 규제 절차 완화 추진

[ 민간 기업 의견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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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분 주요 내용

AI
활용
기업

금융·보험

§ (기존 금융 규제 체계 활용) AI에 특화된 신규 규제 도입보다는 기존 금융 규정의 명확한 해석을 
통해 대응하고, 「신용기회균등법」의 체계적 접근 방식을 AI 모델에 확대 작용
§ (위험 기반 규제) 금융 산업 전반을 일괄적으로 고위험으로 분류하지 않고, 산업별·사례별 맞춤형 

기준을 마련하며, AI 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의 역할과 책임 규정
§ (금융 데이터 접근성 개선) 금융 소비자의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하는 기존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포괄적 금융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체계 현대화

기후·환경

§ (AI 기상 예측 경쟁력 강화) 글로벌 수준의 AI 기상 예측 모델 구축을 위한 정부 주도 대규모 
프로그램 추진 및 민간 기업과의 신속한 파트너십 구축
§ (환경 AI 규제 샌드박스) 위성 이미지 분석 등 환경 분야 AI의 신속한 조달 프로세스 및 해양 AI 

기술 테스트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보안

§ (AI 기반 사이버보안 우선 도입) 연방정부 전반에서 AI 기반 사이버보안 솔루션 우선 사용을 의무화
하고, AI 네이티브 사이버보안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 (AI 레드팀 테스트 의무화) 중요 인프라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배포 전 

검증 및 정기적 레드팀 테스트 의무화

유통

§ (근로자 친화적 AI 정책 추진) AI를 근로자 대체 도구가 아닌 노동력을 보완하고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고, 일자리 변화에 대비한 재교육 프로그램 추진
§ (통일된 AI 표준 도입) 국립표준기술연구소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와 같은 통일된 AI 표준을 

도입하고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유연한 위험 기반의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의료·보건

§ (의료 규제 현대화) 기존 의료 규제를 AI 기술 발전에 맞게 개정하고, 의사만 수행가능한 것으로 
제한된 의료 업무에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AI 기술 사용을 허용
§ (의료 AI 위험 기반 규제) 행정용 AI와 임상용 AI를 구분하는 위험도 기반 분류 체계를 도입하고 

행정 업무에는 간소화된 승인 절차를, 임상 도구에는 엄격한 검증 적용
§ (AI 의료 보험 급여 체계) AI 기반 진단 및 치료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보험 급여 기준 마련 및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내 AI 기반 의료 솔루션 전용 승인 프로그램 신설

전문 
서비스

§ (정부 AI 도입 확대) 사기 탐지, 시민 서비스 플랫폼, 문서 지능화 등 고영향 분야에서 연방정부의 
AI 도입을 추진하고, 조달·보안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
§ (중소기업 AI 접근성 강화)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AI 도입 지원 체계 구축, 세제 인센티브 제공, 

기술 접근성 개선, 단계적 규제 적용 등으로 시장 진입 장벽 완화

정보통신

§ (연방 차원의 규제 통합) 700개 이상의 주별 AI 관련 법안으로 인한 규제 복잡성과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 주도의 통합된 AI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
§ (AI 기반 보안 인프라 강화) 딥페이크와 사기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신원 확인 기술 

및 디지털 인증 표준을 도입하여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 조성

제조

§ (AI 기반 제조업 혁신) AI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제조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국방 산업과 민간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공급망 자립도 강화
§ (국가 로봇공학 발전 전략) 국가 차원의 로봇공학 전략을 수립하고, 로봇 기술 확산을 위한 세제 

지원 및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백악관 내 전담 조직 신설

창작자

§ (AI 훈련 데이터 보상 의무화)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저작권 보호 콘텐츠에 대한 창작자 보상을 
의무화하고, 기업의 창작물 무단 사용 및 허가 없는 AI 학습 방지
§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AI 생성 콘텐츠와 인간 창작물 간 구분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창작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체계 강화 및 AI 기업의 무단 데이터 수집 차단
§ (거부권 보장)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AI 훈련 데이터에서 제외할 수 있는 명확한 거부권 행사 

메커니즘 제공 및 창작자의 동의 없는 AI 훈련 금지
§ (공정한 라이선싱 체계 마련) AI 기업과 창작자 간 공정한 라이선싱 계약 체계를 구축하고, 금전적 

보상 중심의 합리적 지불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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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
공급 
기업
협회

AI 기술 
개발

§ (통합 규제 체계 채택) 연방 차원의 통일된 AI 정책을 수립하여 주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자발적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가벼운 규제 방식 채택
§ (데이터 접근권 보장) 공개 저작물에 대한 AI 훈련을 공정이용으로 보호하고 저작권법의 유연성을 

유지하여 데이터 접근 제한 완화
§ (정부 AI 도입 촉진) 연방 기관의 AI 도입 촉진을 위해 「연방조달규정」 개혁 및 조달 프로세스 

간소화를 추진하고, 혁신적 스타트업과 민간 기업의 정부 AI 도입 참여 확대

하드웨어·
인프라

§ (전력 인프라 확충) 전력망 현대화 및 데이터센터 인프라 개선, 전력 인허가 절차 개혁, 송전망 
상호연결 개선,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의 핵심 에너지원 인정 등 전력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 (통신 인프라 강화)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연방통신위원회에 주파수 경매 권한을 재부여하고, 
전국 광섬유 인터넷망 구축과 데이터센터 전용 초고속 통신망 확충 추진
§ (반도체 산업 지원) CHIPS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반도체 제조업을 재강화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 

및 확대하며, 균형 잡힌 수출통제와 전략적 무역정책 유지

표준화

§ (AI 표준 개발) AI 전용 인프라 구축과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표준 개발을 통해 미국의 AI 우위를 
확보하고, AI 기술 표준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계획 수립 시 핵심 내용으로 포함
§ (표준화 영역 확대) 데이터 품질, 신뢰성, 관리 체계, 성능 테스트 등 핵심 영역에서 AI 표준화 

노력을 지속하고,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개발에 적극 참여

AI
활용 
산업 
협회

국방

§ (상용 AI 솔루션 조달) 정부의 AI 기술 도입 촉진을 위해 상용 AI 솔루션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정부 시스템 운영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AI 도입 장벽을 제거
§ (공공-민간 파트너십 장려) AI 모델과 도구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국가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국가보안기관과 소규모 신흥 기술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

금융·보험

§ (기존 규제 체계 활용) AI에 특화된 새로운 규제보다는 기존의 기술 중립적 규제 프레임워크 활용 
하고, 소비자 금융 보호 및 차별금지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규제적 접근방식 채택
§ (위험 기반 접근) 은행의 기존 모델 위험관리 의무와 중복되지 않는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구축 

AI 모델 성능 문서나 인증 프로그램 같은 자발적 표준 채택을 통한 업계 간 협력 장려

유통

§ (활용업체 중심 정책 추진) AI 개발자보다는 소매업 등 실제 활용 업체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유통업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산업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 채택 

§ (AI 활용 지원) 공급망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 활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AI 교육 자원을 
제공하며, 직원 재교육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의료·보건

§ (식품의약국 규제 체계 유지) 식품의약국을 AI 기반 의료기기의 주요 규제기관으로 유지하고,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가 AI 의료기기에 적합한 만큼 중복적이거나 상충되는 규제 신규 도입 금지
§ (임상의 중심 활용 환경 보장) AI를 임상 의사결정이 아닌 지원 도구로 활용하여 임상의가 환자 

치료의 중심에 있도록 하고, 의료진의 AI 도구 활용에 대한 감독권 보장
§ (수가제도 개선) AI 기술 기반 치료에 대한 적절한 의료수가 정책을 구축하고, 고임상가치 AI에 대해 

새로운 의료진 중심 수가 제도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메디케어 보험 적용 체계 확보

전문서비스

§ (제3자 보증 체계 도입) AI 시스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제3자 보증 서비스를 도입하고, 
라이선스를 보유한 공인회계사와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의 증명 기준에 따른 AI 보증 업무 수행
§ (인간 중심 접근) AI가 근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고 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는 도구로서 활용되도록 하며, AI 전환에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 구축

정보통신

§ (위험 기반 규제) AI 거버넌스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법을 구현하여 고위험 AI 시스템에 규제를 
집중하는 등 기업 규모와 AI 공급망에서의 역할에 따라 규제 차등 적용
§ (연방 통합 프레임워크 구축) 연방 차원의 통합된 AI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주별로 분산된 규제의 

복잡성을 방지하고 연방 규제가 주 정부 규제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
§ (소규모 기업 지원) 소규모 기업들이 AI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 부담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과도한 규제 부담 없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협회 의견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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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산업 
협회

제조

§ (지식재산권 보호) 정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한 데이터셋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 규칙과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를 수립하고, AI 기술 투자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정책 평가
§ (공급망 안전성 확보) 전자제조업을 경제·국가안보 정책의 핵심 요소로 인정하고,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하드웨어 공급망에서 미국의 취약점 해결하여 핵심 전기 부품의 안정적 공급 확보
§ (자율주행차 지원) 자율주행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연방 자동차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국가 자율주행 

안전 데이터 저장소를 구축하는 등 연방 차원의 통일된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

범산업계

§ (소기업 지원) 소기업이 대기업과 동일한 AI 자원, 데이터, 컴퓨팅 파워에 접근할 수 있는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AI연구자원 파일럿 프로그램을 정식 운영
§ (국경 간 데이터 접근) AI 시스템의 개발과 배포에는 전 세계에서 수집된 대규모 데이터셋이 필수적

임에 따라 데이터의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이동 촉진
§ (민간 투자 장려) 친투자 정책을 강력히 권고하고, 과도한 규제나 높은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소상

공인 및 AI 스타트업에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가벼운 규제 프레임워크 제안

창작자 협회

§ (저작권 보호 강화) AI 모델 훈련에 저작권 보호 콘텐츠 활용 시 반드시 사전 라이선스를 취득하
도록 하고, 기존 미국 저작권법을 유지하는 한편 해외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예외 조항에 반대
§ (자유시장 라이선싱 체계 구축) 자유시장 기반 라이선싱 체계를 구축하여 출판사-기술업체 간 라이

선싱 시장을 활성화하고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대규모 저작물을 복사하는 행위를 중단
§ (투명성 강화) AI 기업들의 훈련 데이터 출처와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AI 

모델의 훈련 자료에 대한 투명성 요구사항을 도입하며, 정확한 사용 기록 보관을 의무화
§ (딥페이크 규제) 무허가 딥페이크로부터 개인의 음성과 초상권을 보호하는 연방법을 제정하고 

디지털 신원 보호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지정

기타
협회

교육·연구

§ (기초 연구 투자) 국가AI연구소를 지속 지원하고, 국립과학재단 예산 삭감을 중단하여 국가AI연구
자원과 과학기술혁신 이니셔티브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기초 AI 연구에 대한 연방 투자 확대
§ (AI 교육 강화) 전 국민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K-12부터 대학원까지 포괄하는 AI 

교육 및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학부 STEM 교육과정에 데이터 사이언스 통합

국제 협력

§ (동맹국 AI 협력) 미국 동맹국에 대한 AI 기술 수출 제한을 완화하여 미국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 
및 확장을 지원하고 유럽 내 미국의 AI 리더십을 강화
§ (글로벌 표준화) 미국의 혁신 중심 AI 거버넌스 모델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미국 AI 제품의 

글로벌 시장 접근을 보장하며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보호

권익·
시민사회

§ (편향성 방지) AI 시스템의 편향성과 차별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 기반 접근법을 채택하고 
정기적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며, 특히 주택·금융 분야에서 활용되는 AI의 투명성 강화
§ (인간 중심 감독) AI 기반 행정업무 자동화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인간 중심의 감독 보장

도서관·
정보관리

§ (공정이용 확대) AI 훈련 목적의 콘텐츠 수집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하는 한편, 공정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라이선스 조항의 집행 금지 및 저작권법· 예외·제한 규정 우선 적용

§ (정보관리 표준 마련) AI 생성물에 대한 출처 인용과 메타데이터 표준 적용을 통해 정보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관리 전문가를 AI 감독 인력으로 활용하는 인간 개입 관리 체계 구축

정책옹호·
연구

§ (포괄적 AI 전략 수립) 단순 연구 자금 지원이 아닌 국가 권력의 모든 도구를 통합하고 증폭시키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으로 AI를 경제, 군사, 정치 분야의 핵심 역량으로 활용
§ (위험 기반 규제) AI 모델에 대해 가벼운 규제 접근법을 채택하고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개별 

모델의 실제 위험 정도를 평가하여 차별화된 규제 시행
§ (국가AI위원회 설립) 초당적 국가AI위원회를 설립하고, 다학제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AI가 거시경제 

및 생산성, 군사 역량, 노동시장 변화 등 경제 및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미래 시나리오 개발

지식재산권
·법률

§ (지식재산권 보호) AI 표준화 과정에서 외국 기업들이 특허를 남용하여 미국 기업에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특허 금지 명령을 통해 불공정한 압박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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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학교

§ (연구 인프라 확대) 국가AI연구자원 구축과 예산 확대를 통해 대학 간 AI·데이터·컴퓨팅 역량 연계를 
지원하고, 학계와 스타트업의 클라우드 자원 접근성 강화
§ (AI 교육 및 인력양성 강화) 미국 시민 대상 박사급 펠로우십을 제공하고, K-12부터 대학원까지 AI 

교육의 단계별 확대와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학습 기반 구축
§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대학·산업·정부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기업이 후원하는 대학의 AI 연구 

클러스터 확대를 통해 대학 등 지역 AI 혁신 허브를 테스트베드로 활용
§ (기초연구 투자 지속) 국방고등연구계획국, 국립과학재단, 에너지부 등 연방 기관의 AI 기초 연구 예산을 

확대하고, 장기적 관점의 고위험·고수익 연구에 대한 지속 지원
§ (피지컬 AI 및 응용연구 확대)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실세계 기반 AI(Embodied AI) 개발과 의료, 

에너지, 정밀농업 등 국가 핵심 분야로의 적용 확대를 통한 실용화 촉진
§ (윤리적 AI 거버넌스 구축)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기준 수립과 위험 수준에 비례한 감독체계 도입, 

설계 단계부터 안전장치를 포함하는 ‘설계 기반 안전’ 원칙 적용
§ (지역 균형발전 고려) 지역의 AI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마련과 지리적 형평성을 고려한 공공·

민간 AI 투자 배분을 통해 지역 특화 분야 우선 지원

AI·
컴퓨터과학

§ (연구 인프라 확대) 국가AI연구자원 파일럿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전면적 자금 지원을 통해 
국가 차원의 확장 가능한 컴퓨팅 인프라 구축
§ (차세대 AI 기술 개발) 신경과학 기반 AI(NeuroAI) 및 신경형 컴퓨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현재 

AI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 초지능(ASI) 기술 기반 마련
§ (AI 안전성·신뢰성 강화) 견고하고 해석가능한 AI 개발을 우선하고, 생물학적 기반 모델의 악용 가능

성을 평가하여 식품의약국 모델을 참고한 독립 AI 규제기관 설립
§ (기초연구 투자 지속) 국립과학재단 및 국방부의 초기 단계 기초 연구 지원을 유지하고, AI+과학 융합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와 27개 국가AI연구소의 역할 강화 추진
§ (AI 인재양성 체계 구축)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프로그램(‘CyberCorps’)을 참고하여 ‘AI-Corps’ 장학 

제도를 신설하고, 전국의 고등교육기관을 연결하는 국가 AI 연구·교육 플랫폼(NRP AIRE) 구축을 
통해 교육 격차 해소
§ (개방형 AI 생태계 보호) 오픈소스 AI 도구와 훈련 데이터 개발을 지원하고, 중국과 유럽의 공격적 

투자에 대응해 미국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활용하여 기술 경쟁력 강화

경영·경제

§ (생산성 향상 정책 지원) AI를 활용한 생산성 제고와 혁신 촉진을 위해 연방정부 파일럿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업·대학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 (핵심 분야 R&D 투자) 에너지·바이오테크 등 전략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과학적 성과와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 (노동시장 적응 지원) AI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통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격차 

해소와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통해 AI 리터러시 강화
§ (스마트 규제 체계 구축) 국립표준기술연구소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와 같은 연성법(Soft Law) 

접근을 유지하고,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유연한 규제 체계 마련

공학

§ (AI-생물학 융합 안전성 강화) AI가 생성한 위험성 있는 유전자 서열에 대한 핵산 합성 스크리닝을 
강화하고, 생물보안 위험 완화를 위한 포괄적 규제 및 거버넌스 체계 마련

§ (물리학 기반 AI 개발)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넘어서는 물리학 기반 AI와 해석가능한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실제 환경을 반영한 국가 AI 테스트베드 구축 추진
§ (에너지 효율성 최적화) 대규모 AI 모델의 에너지 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고효율 AI 시스템 기술 개발을 통해 에너지 지속가능성 제고
§ (인간-AI 협력 시스템 구축) 인간과 AI 간 협력을 위한 투명한 팀워크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인간-사이버물리시스템 간 시너지를 촉진하는 정책 추진
§ (데이터 표준화 인프라 마련) AI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표준화 센터를 설립하고, 

고품질 표준화 데이터셋 제공을 통해 모델의 정확성과 신뢰성 강화

[ 학계 주요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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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AI 리터러시 국가 전략화) 전 국민의 AI 리터러시를 국가 교육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교사 양성 과정에 
AI 리터러시를 필수 교육으로 포함하여 체계적인 AI 교육 역량 강화
§ (교사 대상 AI 교육 강화) 교사 대상 AI 역량 강화 챌린지 신설, ‘디지털 프런티어 교육단’ 펠로우십 

프로그램 도입, 교육부의 국가 중점 분야에 AI·데이터과학·머신러닝 추가 추진
§ (인간 중심 AI 설계) 인간을 보완하는 AI 모델 설계를 장려하고, 교육 맥락에서 AI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 수립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공평한 AI 접근성 보장

농업

§ (AI+농업 연구 강화) AI와 농업 분야의 융합연구 지원 확대 및 학제 간 협력을 통해 농업 AI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대학-산업-스타트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 (농촌 지역 AI 접근성 보장) 농촌 지역을 포함한 모든 커뮤니티가 접근할 수 있는 실용적 AI 배포 

정책을 개발하고 중서부 지역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AI 기반 발전 전략 수립

법학

§ (중소기업 대상 계층적 규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기업 규모·수익·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계층적 AI 규제 체계 마련
§ (중소기업 AI 지원 강화) IT 인력이나 법무팀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AI 도구 활용 가이드와 공공 

자원을 제공하고, 국립과학재단의 ‘America’s Seed Fund’ 예산 증액
§ (AI 신뢰성 연구 투자) AI의 신뢰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 투자 확대와 참여형 AI 연구 및 기술적 평가 

방법 개발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신뢰도와 경쟁력 유지
§ (AI 투명성 및 거버넌스 개선) 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 등 기본적 투명성 확보 조치를 도입하고, 

시민 참여 기반 거버넌스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증거 기반 정책 수립

의학·보건

§ (생물보안 표준 수립) AI 모델의 생물보안 취약성 평가 및 테스트 방법 개발을 위해 연방 차원의 AI 
안전·생물보안 전문 기관 활용
§ (의료 AI 파트너십 강화) 의료 시스템과 AI 개발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AI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파트너십 체계 구축
§ (고품질 의료 데이터 활용) 미국 국립보건원의 Bridge2AI 프로젝트 등 고품질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통해 모델 훈련 및 실제 환경 테스트 활용 확대
§ (의료 AI 투명성 강화) 의료기관이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 AI 솔루션을 구매할 수 있도록, AI 기업에 

‘소스 속성’ 공개를 포함한 기본 투명성 요구사항 도입
§ (통합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전자의무기록 벤더, AI 기업, 연구기관 간 규제 불일치를 해소하고, 의료용 

소프트웨어에 적용가능한 통합된 AI 규제 접근법 정립
§ (환자 데이터 보호 강화) 의료 AI 도구 사용 시 환자 데이터 프라이버시·보안 보장, 환자 대상 명확한 

고지 체계 확립,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기술적 안전 표준 강화

정책·
사회과학

§ (인간 번영 강조) 물리적·정신적 건강, 의미와 목적, 인격과 덕성, 사회적 관계, 경제적 안정성, 행복 
등을 포괄하는 인간 번영 측정 지표 개발 및 AI 정책 평가 체계 구축
§ (수정헌법 기반 AI 규제) 수정헌법 제1조(언론의 자유)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정부의 검열과 압력 

행사를 피하고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규제하는 체계 구축
§ (단계별 AI 보안 거버넌스 구축) AI 시스템의 능력 수준에 따른 단계별 보안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 및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선별적 규제 접근법 도입
§ (군사 AI 전략적 전환) AI의 신속한 실전 배치를 위한 전략을 채택하고, 모듈형·적응형 AI 아키텍처와 

반복 개발 체계를 기반으로 실시간 전장 학습 시스템 개발 추진
§ (성적 딥페이크 대응 강화)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의 탐지·차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생성 도구에 

대한 기술기업의 홍보를 금지하며, 아동 성 착취물의 신속한 제거 의무화
§ (AI 국가안보 협력 추진)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및 수출통제 강화와 함께, 대학 

중심의 AI 기반 국방 기술 연구 체계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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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거버넌스

§ (연방 규제 체계 통합) 주정부 간 상충하는 AI 규제 법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통합 
규제 체계 체계를 마련하고 연방정부의 AI 정책 주도권 강화
§ (민주적 AI 구현) 시민이 AI 시스템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정부의 조달 

역량을 활용해 고품질의 민주적 AI 시장 조성
§ (AGI 안전 거버넌스) AGI 개발 시점 및 초지능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전담 기구를 설립하고, 

AI 정렬 문제 해결과 AGI 프로젝트 권한 분산을 통한 안전 체계 마련
§ (AI 개발 가속화) 제한 없는 AI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고 오픈소스 AI 개발 적극 

촉진 및 규제 지양을 통해 혁신 친화적 거버넌스 구축

경제·금융

§ (AI 접근성 확대) 정부 기관-대학-기술기업 간 파트너십을 통해 AI 리터러시 및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일률적 규제 방식 지양

§ (연방 규제 체계 통합) 주별 분산 규제를 방지하고, 증거 기반 위험 중심 규제와 기존 법률 기반의 
결과 중심 규제를 결합한 연방 차원의 통합 법률 체계 마련
§ (노동시장 전환 지원) 노동 중심 세제에서 AI 생산성 기반 세제로 전환하고, AI 기반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과 자동화 도입에 대한 노동자 발언권 보장 및 재교육 확대

교육

§ (포괄적 AI 리터러시 교육 추진) 전 생애를 아우르는 국가 AI 리터러시 체계를 구축하고 연방 교육기관을 
통한 AI 교육 역량 강화 및 글로벌 AI 교육 파트너십 추진
§ (교육 AI 활용 기반 구축) 연방정부 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K-12 학교 대상 컴퓨터과학 및 AI 교육 

확대, 교사 의무 AI 연수 강화, 학생 데이터 보호 등의 정책 수립

안보·방위

§ (AI 위협 대응) AI를 위한 포괄적 국가 보안 전략 수립과 AI 안전연구소 권한 강화 및 생화학·사이버 
공격 방어 강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AI 위협 대응 체계 구축
§ (기술 수출 통제) 미국 AI 기술의 경쟁국 및 적국 유출 차단을 위해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AI 연구소의 보안 요구사항 강화
§ (AI 인재 유치·유지) AI 관련 직종의 이민 절차 간소화, 국내 비자 갱신 허용, 미사용 영주권 재할당 

등을 통해 AI 인재 유치·유지 강화

권익·인권

§ (균형 잡힌 AI 규제 추진) 과도한 규제가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AI 기술의 자유로운 경쟁과 
발전을 촉진하고 혁신을 위한 규제 실험 환경 조성
§ (취약계층 보호) AI 안전성 및 아동 보호를 위한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대상 고위험 AI 사용 

금지와 AI 기반 아동 성 학대 자료 방지를 위한 연방정부 역량 강화
§ (포괄적 개인정보 보호) AI 혁신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하고, 공공에 AI 도입 시 의견 수렴 과정 의무화 및 투명성 강화
§ (다양성·포용성 증진) 원주민의 디지털 주권 인정, 다문화 커뮤니티 중심 AI 혁신 구역 설립, AI 시스

템의 편향성 감사 및 영향 평가 의무화를 통해 공정한 AI 생태계 구축

기술·연구·
혁신

§ (혁신 생태계 구축) 오픈소스 AI 생태계 촉진과 국가AI연구자원 정규 사업화를 통해 AI 연구 민주화 
및 데이터·모델 등 핵심 AI 개발 자산의 공유와 협력 촉진
§ (AI 인프라 다변화) 반도체 자체 제조 역량 강화와 데이터센터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미국 내 기술 

혁신 생태계 확대 및 친환경 기술 도입
§ (데이터 경제 구축) 국가 차원의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 데이터 투자 촉진 정책 및 AI 서비스 간 

사용자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통해 시장 경쟁 강화

문화·예술

§ (저작권 보호 강화) AI 기업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즉각 중단시키고, 원저작자에 대한 무보상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 체계 마련
§ (공정사용 및 라이선싱 촉진) AI 훈련에 대한 공정사용을 명시하는 입법 조치를 추진하고, 저작권자와 

AI 기업 간의 자율적 라이선스 거래 촉진

[ 비영리 단체 주요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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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분 주요 내용

법률·사법

§ (법률 서비스 AI 도입) 법률 서비스 분야에 AI 도구를 도입하여 법률 접근성 및 변호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AI 기반 법률 연구와 지원 도구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
§ (사법 AI 거버넌스 마련) 법원 내 AI 활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AI 

역할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법조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대

에너지

§ (AI 에너지 인프라 통합) AI, 고성능컴퓨팅, 비트코인 채굴 등 기술 수요를 고려하여 범정부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고 전력망 안정화 기술 도입
§ (청정 전력 공급 확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원자력 활용을 확대하고, 송전망 확장과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연계하여 대규모 전력 수요 충족

의료·보건

§ (의료 AI 체계 정비) 보건복지부 내 AI 전문가 조직(AI Corps) 신설, 식품의약국의 AI 기술 특성을 
반영한 위험 기반 규제 도입, AI 도구 승인 절차의 현대화 등 체계 정비
§ (위험 기반 의료 AI 규제)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AI에 대한 엄격한 검증, 저위험 AI에 대한 간소화 

적용, 사용 맥락별 차등 규제 등 기술 혁신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적용
§ (연방 의료 AI 표준 마련) 주정부별로 상이한 AI 규제에 대해 연방정부 우선권을 확보하고, 국립표준

기술연구소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채택 및 국가 차원의 의료 AI 등록 시스템 구축
§ (의료진 중심 AI 활용) AI는 의료진의 결정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한정하며, 특히 의료 필요성 판단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의료진의 AI 도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정책·
거버넌스

§ (AI 규제 접근 방식 전환) AI 규제에 대한 학습 기간을 설정하고 증거 기반 접근법을 강화하는 한편, 
이론적 위험보다는 실제 피해 입증 후 대응 원칙 확립
§ (AI 공급망 및 인프라 확대) AI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공급망 취약성을 완화

하고, 연방 조달 권한을 활용한 개방형 표준 지원 및 특별 컴퓨팅존 구축
§ (AI 인재 유치 정책) 해외 STEM 전문가가 미국 AI 인력의 핵심 구성요소임을 인정하고 기존 이민 

경로 개선·유지 및 연방정부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기반 채용 확대
§ (국제 AI 협력 강화) 걸프 국가와의 AI 협력 강화를 위해 수출통제 제도를 개선하고,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제조

§ (제조업 AI 통합 전략) 제조업 분야 AI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Manufacturing USA 기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민간 및 국방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AI 통합 전략 추진
§ (제조업 자산 보안) 정부 지원으로 축적된 제조업 핵심 데이터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데이터 및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체계 구축

종교·가족

§ (인간 존엄성 기반 AI 개발) AI 개발 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본질을 인정하는 원칙을 포함하고 
트랜스휴머니즘 및 물질주의적 관점을 배제한 인간 중심적 AI 개발 추진
§ (가족 중심 정책 수립) AI가 가족과 아동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AI의 인간관계 대체에 따른 

사회적 고립 심화와 혼인율 감소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

통신·인프라

§ (분산형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미국 전역에 지리적으로 분산된 인터넷 교환 지점 시설을 구축하여 AI 
활용에 필요한 초저지연 연결 환경 조성 및 데이터 트래픽 비효율성 해결
§ (국가 네트워크 목표 설정) 광대역 서비스 지역이 주요 인터넷 교환 지점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

하도록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 투자를 통해 전국적 연결성 강화

표준·인증

§ (민간 주도 표준화) 정부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 주도 표준화 노력을 우선시하고, 
AI 위험 계층화 등 핵심 영역의 기술 및 안전 표준 개발
§ (기술 표준 마련) 용어, 데이터 아키텍처, 안전·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한 AI 기술 표준 개발에 

지속적이고 우선적으로 참여

환경·
지속가능성

§ (AI 에너지 효율성 제고) AI 에너지 효율성 표준을 수립하고 개발자들이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
하도록 요구하여 AI 개발에서 에너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강화
§ (환경 영향 최소화) AI의 환경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 기준을 마련하고, AI 데이터

센터의 과도한 수자원 및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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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AI 실행계획」 내 명시된 행정명령 

행정명령 번호 서명일 제목 주요 내용

EO 14110 ’23.10.30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 있는 개발 및 사용

AI 시스템의 안전·보안·책임성 보장을 위한 8대 
원칙 기반 정책·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및 
민관협력을 통한 책임 있는 AI 생태계 주도

EO 14156 ’25.01.20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미국의 에너지 공급 부족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에너지 자원의 식별, 임대, 
개발, 생산, 운송, 정제 및 발전 촉진

EO 14179 ’25.01.23
AI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에 
대한 장벽 제거

미국의 AI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해 기존 AI 
규제를 철폐하고, 신규 AI 전략을 수립하여 경제 
경쟁력 및 국가 안보 증진

EO 14192 ’25.01.31 규제 철폐를 통한 번영 촉진
새로운 규제 도입 시 최소 10개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고, 규제 비용을 엄격히 관리하여 
불필요한 규제 부담 완화

EO 14213 ’25.02.14
국가 에너지 지배 
위원회(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 설립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립하고, 국내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경제 성장 및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위원회 설립

EO 14255 ’25.03.31 미국 투자 엑셀러레이터 설립
미국 경제 성장을 위해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국내외 투자를 촉진하고 규제 장벽을 해소하는 
'미국 투자 엑셀러레이터' 설립

EO 14277 ’25.04.23 미국 청소년을 위한 AI 교육 증진
AI 혁명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유지를 위해 
청소년의 AI 이해력과 활용 능력을 제고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EO 14278 ’25.04.23
미래의 고임금 숙련직 일자리를 
위한 미국인 준비

미국의 재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 근로자들이 
세계적 수준의 제품 생산과 최첨단 기술 구현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

EO 14306 ’25.06.06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지속 
및 기존 행정명령(EO 13694, 
14144) 개정

기존 사이버 보안 정책의 주요 요소들을 유지 및 
재조정하면서 연방 디지털 인프라·소프트웨어 
보안, 위협 대응 역량, 차세대 암호체계, AI 
보안 등을 중심으로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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